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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각계 전문가와 논의

-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양대학교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

원 정책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양대학

교 평화연구소(소장 최진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 법제, 그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책 과제, 법제도적 쟁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 제1주제(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 제2주제

(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최근 논점’, 제3주제(법제처)는 ‘북

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모춘흥 교수가 북한이탈주

민 위기가구 발굴 체계 등 현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체계 및 

지원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짚어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제2주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통일법제팀장이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국 출생 

자녀 지원, 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 지역사회 내 정착 등에 관한 법적 개

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제처에서 맡은 제3주제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구진 박사

가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법률 지

원과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홍용표 한양대학교 교수(전 통일부 장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논의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완규 처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법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

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논의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에 자연스럽게 융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마음과 마음

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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